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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KBS 인사개입, 방송 통제를 고발한다!!
  - 사장 선임 플랜 실패하자 이사장 교체, KBS 장악 및 새 사장(고대영) 선출 의혹 

  박근혜의 청와대가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KBS의 모든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
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KBS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
로그램에 대한 대응 지시 등 꼼꼼하게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한 전 수석이 남긴 비망록에는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15
일부터 10월15일까지 넉 달동안 17번에 걸쳐 KBS의 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메모가 담겨 있다. 김영한 수
석은 2014년 6월12일 민정수석에 내정된 이후 정식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각종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것
으로 보인다.

  김 수석이 남긴 KBS 메모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KBS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 청와
대가 새로운 KBS 사장 선임과정에 전면적이고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 자료 제
공: TV조선) 

☞ 6.16 메모 中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

☞ 7.4 메모 中 ‘KBS 이사 우파이사-성향 확인 要’

  특히 세월호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비난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의혹마저 엿보인
다.

☞ 7.11 메모 中 ‘면종복배’, ‘KBS 이사’

  실제 2014년 8월27일 이길영 당시 KBS 이사장은 갑작스럽게 이사직을 사퇴했는데, 이 전 이사장은 최
성준 방통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먼저 사퇴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새노조 측에 최근 밝혔다.

  이 밖에도 KBS 새사장 선임 과정에서 새노조와 각 협회가 공동으로 제기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를 결정하고 이를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관철시킨 의혹도 담겨 있다. 또한 KBS 「추적60
분」의 천안함 보도와 관련한 방통위 중징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서 KBS 측이 승소하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들에게 방통위원장을 통해 항소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담겨 있
는 등 KBS 사장과 이사 선임 및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개입 정황이 담겨 있다. 심지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에 대한 동향을 체크해 온 흔적도 보인다.

  이처럼 청와대가 정치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부당한 인사 개입과 방송 
통제를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온 만큼-이미 이정현 전 수석의 
KBS 보도 통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현 KBS 이사장과 사장 등
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 대상에 박근혜의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한 인사개입과 
방송 통제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
법(현재 발의중인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안)들을 국회는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논의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개정에 즉각 협조해
야 한다.

3. 현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인호 KBS 이사장은 청와대 홍보수석과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전 논의
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만큼 당시 청와대가 어떤 요구와 압력을 가했는지 즉각 자백하여야 한다.  

4. 박근혜의 청와대와 고대영 사장은 지난해 KBS 사장 자리를 놓고 짬짜미나 청탁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
으면 진실이 폭로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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